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◈ 대부이용자에 대한 대부업자의 연체이자율 부과수준을    

약정이자율 + 3% 이내로 제한

제 목 :「대부업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의  
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」 개정안 금융위 의결

□ 그간 대부업자는 이미 최고금리에 근접한 수준으로 약정이자를 

부과하여 연체이자율을 추가로 제한할 필요가 크지 않았으나,

 ㅇ 최근 법상 최고금리와 차이가 나는 10%대 담보대출 취급이 

늘어나고* 있어 연체이자율 제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

   * 전체 대부잔액 중 담보대출비중(%) : (’17.6말) 19.7 → (’17.12말) 23.6 → (‘18.6말) 27.0

□ 대부업법 개정 (‘18.12.24. 공포, ’19.6.25. 시행)으로 대부업자의 대부

자금에 대한 연체이자율을 제한하는 근거조항이 신설 (§8③)

   * 대부업자를 제외한 은행‧보험사 등 여신금융기관들에 대해서는 연체이자율을 

제한하는 근거조항이 이미 존재(대부업법 §15➂)

 ㅇ 동법 시행령에서는 제한되는 연체이자율 수준을 금융위가 

구체적으로 정하도록(§5⑤) 개정 (’19.5.21. 공포, ’19.6.25. 시행)

□ 이에 따라, 금융위원회는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 

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의    

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」개정안을 의결하여,

ㅇ 대부업자의 대출에 대한 연체이자율을 약정금리 + 3%p 이내로 제한

※ 개정규정은 ’19.6.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, 취약차주의 연체부담을

줄여 과중한 빚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


